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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안전지수 개요

1) 정의 및 산출기준

n 지역안전지수는 전국 시·도, 시·군·구의 정량적 안전수준을 의미하며, 안전과 관련된 주요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6개(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로 계량한 것임

* 통계지표 특성상 지역안전지수(등급)는 1년의 시차가 내재되어 있음. 즉, 2019년의 지역안전지수(등급)는 실제로 2018년 현황을 
나타냄

** 2019년부터 자연재해 분야를 제외한 7개 분야 → 6개 분야로 변경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공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안전수준에 대하여 상대적 

수치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함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하고 있음

n 지역안전지수는 “100-위험도” 개념의 모형을 통해 산출되며, 100을 기준 값으로 ‘위해지표 값’과 

‘취약지표 값’을 각각 빼고, 경감지표 값을 더해서 산출*

* 등급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5개 그룹별로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비율로 산정

-위해지표 :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등 결과지표

-취약지표 : 위해발생의 인적, 물적 요인이 되는 지표

-경감지표 : 위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표

<2021년 지역안전지수 산출 기준>

    ※ 등급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5개 그룹별로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비율로 산정  

2) 2021년 핵심지표 및 가중치

n 행정안전부는 지역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더욱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표체계 

구성을 일부 개선해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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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가중치 50% 20% 30%

교통
사고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500)
 ※ 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①인구만명당 재난약자수(.105)
②인구만명당 의료보장 사업장수(.011)
③인구만명당 자동차등록대수(.084)

①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095)
②도로면적당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예산액(.084)
③운전시안전벨트착용률(.121)

화재

인구 만명당
환산사망자*(.500)
 * 사망자(0.496)+
   발생건수(0.004)
 ※ 교통사고 화재 제외

①인구만명당 노후건축물수(.142)
②인구만명당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업체수(.058)

①발생건수당 화재구조실적(.087)
②주상공관리지역면적당* 소방서 
종사자수(.163)
* 행정구역 면적 중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 면적
③소방정책 예산액 비율(.050)

범죄

인구 만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500)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①인구만명당 집객 시설수(.049)
②인구만명당 1인 가구수(.029)
③인구만명당 주점업 업체수(.122)

①인구만명당 경찰관서수(.194)
②인구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053)
③CCTV대수 대비 관제인력수(.053)

생활
안전

인구 만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500)

①인구만명당 건설업 종사자(.048)
②인구만명당 제조업 종사자(.027)
③인구만명당 재난약자수(.125)

①인구만명당 안전신문고 신고건수(.081)
②주상공관리지역면적당* 
AED설치대수(.219)
* 행정구역 면적 중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 면적

자살
인구 만명당
자살 사망자수(.500)

①인구만명당 독거노인수(.066) 
②고위험음주율(.046)
③인구만명당 기초수급자수(.088)

①기준연도 대비 자살예방 
  전담공무원수(.097)
②기준연도 대비 생명지킴이 
  양성자수(.075)
③사회복지보건 결산액 비율(.128)

감염병
인구 만명당
법정감염병 사망자수(.500)

①인구만명당 감염병취약인구(.114)
②인구만명당 의료급여1·2종 인구수(.050)
③인구만명당 만성질환내원일(.036)

①기준연도 대비 격리병상수(.023) 
②취약계층지원 결산액 비율(.071) 
③기준연도 대비 보건기관인력수(.206)

<2021년 핵심지표 및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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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전국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1) ‘21년 등급 현황(       1등급       5등급 )

특·광역시(8개소)

순번 시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서울특별시 1 1 4 1 2 4

2 부산광역시 2 3 5 3 5 3

3 대구광역시 4 2 2 3 3 5

4 인천광역시 2 4 3 4 4 4

5 광주광역시 5 2 3 2 2 2

6 대전광역시 3 3 4 2 4 2

7 울산광역시 4 5 2 4 3 3

8 세종특별자치시 3 4 1 5 1 1

광역도(9개소)

순번 시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경기도 1 1 3 1 1 2

2 강원도 2 4 3 3 5 3

3 충청북도 3 2 4 3 2 4

4 충청남도 4 3 2 4 4 3

5 전라북도 3 3 2 2 3 2

6 전라남도 5 4 3 4 3 4

7 경상북도 4 3 1 3 3 5

8 경상남도 2 2 4 2 2 1

9 제주특별자치도 3 5 5 5 4 3

2) 등급변화(’15~‘21년) 추이

특·광역시(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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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9개소)



이슈 Brief 2021 충북 지역안전지수 현황

6 /  /



이슈 Brief 2021 충북 지역안전지수 현황

 / 재난안전Brief 2022. 01. vol.69 / 7

3. 2021 충북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1) ’21년 등급 현황 및 변화 추이

구분 ‘21년 현황 등급변화(‘15~’21년)

충청북도

2) 시군별 등급 현황 및 변화 추이

구분 ‘21년 현황 등급변화(‘15~’21년)

시
지
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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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1년 현황 등급변화(‘15~’21년)

군
지
역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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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1년 현황 등급변화(‘15~’21년)

군
지
역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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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청북도 정책동향

충북도, 동물방역 50개 사업 599억원 지원 

-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주요내용

n 충북도는 올해 예방중심 가축전염병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동물방역 

핵심 50개 사업분야에 599억원 지원

-충북도는  2022년 동물방역사업의 기본방향을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

-중점 추진과제로는 가축방역기반 확충 및 방역인재 양성에 117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구축에 110억원,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의료지원 강화에 127억원,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에 40억원,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에 32억원 등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기존 사업인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46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61억원, 

AI 휴지기제 지원 20억원,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 31.6억원,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11억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에 3억8천만원을 지원하며, 변화하는 방역현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신규 지원사업으로는 젖소농가 유방염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비 9천만원, 오리농가 조기

출하 장려금 3천만원,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 2억 6천만원을 지원하며,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비 3억 2천만원, 방역인프라 설치 32억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7억원 확대 지원

n 한편 현재 충북도는 지난 해 11.8일 음성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보호지역

(3km) 내에서 총 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나 11.23일 이후 추가 발생

없이 12.31일 이동제한 해제

 ※ 고병원성 AI 발생현황(‘22.1.5일 현재) : 농가 19건(충북 4) 야생조류 17(충북 1)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1.19일 단양 야생멧돼지에서 최초 발생 후 현재 53건이 발생

하였으나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사업’과 같은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양돈농장 

유입을 성공적으로 차단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22.1.5일 현재) : 농가 21건(충북 없음) 멧돼지 1,875(충북 53)

-또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 시기를 맞아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

-동물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충북 경제 4% 달성을 위해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강화된 

방역수칙 지도 등 현장 방역관리에도 집중 할 계획

주관기관

충북도청

출처

충북도청 동물방역과

☎ 043-220-3562

일자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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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방학 대비 학생 코로나19 방역대책 점검

-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과 백신접종 제고 방안 등 논의 -

주요내용

n 충청북도는 1월 7일(17시), 도내 시‧군, 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상황판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겨울방학과 설 연휴 기간 다중이용

시설 방역실태 점검과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 논의

-이날 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 이후 거리두기 강화와 접종률 증가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기는 하나,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확진자가 급증하고, 

미접종자가 다수인 학생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기 진정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과 설 명절 

연휴까지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인식

-청소년 이용 다중이용시설인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 접종률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할 예정

충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작업장 특별점검

- 다소비 축산물(햄, 소세지 등 선물세트)은 수거검사 병행 -

주요내용

n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7일간) 축산물작업장 3,98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시·군과 함께 16개반 68명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편성할 계획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축산물 가공식품(햄·소제지)과 포장육(소, 돼지고기, 

닭고기)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의 위생적 제조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로 구성

-또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축산물가공품(햄, 소제지등 선물  세트)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하여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의 식중독균 및 성분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 영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

주관기관

충북도청

출처

충북도청 사회재난과

☎ 043-220-2413

일자

2022. 1. 7.

주관기관

충북도청

출처

충북도청 동물방역과

☎ 043-220-3592

일자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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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음성군 실현···6억 3천만 원 들여 CCTV 설치 확대

주요내용

n 음성군은 각종 범죄 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 안전을 위해 올해 

6억3천만 원 들여 방범용 CCTV 확대·설치

-군은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방범과 농촌마을 안전을 위한 CCTV 56대, 차량방범용 

1대 등 57대를 신규 설치

-노후 CCTV 71대를 전면 교체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발생 사전 차단에 주력

-또 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표출하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

-군은 2014년부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16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1천

353대의 CCTV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교통사고와 범죄 의심상황을 경찰서 상황실에 신고해 96건의 사건 해결

-군은 지난해부터 방범용 CCTV와 각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음성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112 긴급지원과 순찰차 영상지원, 

119긴급지원,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등에 상황 발생 시 영상 제공

-통합플랫폼은 여성안심벨 21대와 비상벨 157대를 연계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112종합

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에서 즉시 대응 가능

지자체

음성군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

m/news/article.html?no=6

98334

일자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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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아파트 건축현장 특별점검 긴급 실시

- 광주 아파트 건축현장 붕괴사고에 따른 안전 점검 -

주요내용

n 충청북도는 오는 1.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충청북도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타 도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도와 시·군,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전문반을 긴급 구성

-공사 공정에 따른 시공의 적정 이행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

-주요 점검내용은 콘크리트의 타설 시의 안전조치 사항과 양생기간,동바리* 존치기간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 시설 등의 안전의무시설에 대한 설치 확인

 * 동바리: 공사중의 중량물을 일시 지지하는 가설물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여 공사 

현장의 각 분야의 안전을 다각적으로 점검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및 즉시 조치 등 빠른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치 기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안전조치 후 단계별로 해소할 계획이며,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

주관기관

충북도청

문의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3

일자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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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금)부터 투여 시작

-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고령‧면역저하자 우선 적용 -

주요내용

n 충북도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초도물량 2만 1천명분이 오늘(13일) 국내에 

도착함에 따라 14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및 투약 실시

-이번에 도입되는 치료제는 지난달 27일 식약처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미국 화이자社의 

‘팍스로비드’ 제품이며, 금번 도에 1차 배정된 물량은 338명분으로 오는 17일까지 도내 지정

약국 14개소와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순차적으로 공급

-이번 경구용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최초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경증‧중등증 

환자이면서, 65세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다만, 무증상 확진자는 투약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공급량 증가에 따라 65세 미만 연령층 

확대 등 투약대상 범위는 확대 추진할 계획

-치료제 투약 절차로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의료진으로부터 진료

‧처방(비대면 또는 대면)을 받고 지역별 지정된 약국으로부터 치료제를 전달받게 되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시설 내 상주한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지며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

-용량용법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 리토나비르 1정씩 총 3정을 1일 2회 5일간 복용하며, 안전한 

복용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는 담당약국 및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을 통해 복약지도 안내

-한편 도는 안전하고 신속한 경구용 치료제 전달체계를 마련을 위해 지난 12일 도내 14개 

보건소,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약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약대상자 분류, 재택치료 

주치의 처방전 발급, 지정약국의 복약지도, 치료제의 배송과정 등 실제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예행 연습 실시

출처 : MBC뉴스

주관기관

충북도청

문의

충북도청 감염병관리과

☎ 043-220-4563

일자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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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침수피해 지역 등 재난·재해 대비 철저

주요내용

n 진천군은 돌발성 기상 이변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7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군내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

-군은 지난 2020년,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덕산읍 용몽리 구도심에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며 내년도에 공사 시작

-또한 204억 원을 투입하는 초평면 은암리 양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 착공 예정

-이외에도 백곡면 양백리 일원 양백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4억 원), 가품피해지역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양백1 정비사업(60억 원) 함께 추진

n 군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상수도 공급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급수시설도 설치

-6천500만 원을 투입해 덕산읍 혁신도시 내에 조성하는 급수시설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n 매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성폭력 범죄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보장내용과 금액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각각 2천만 원 

등 총 14종으로 구성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보장금액(2천만 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보상 가능

n 군은 감염병,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개별비축창고도 설치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축창고의 응급조치용 자원을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타 시·군에도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자체

진천군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

m/news/article.html?no=6

98714

일자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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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상회복 잠시 멈춤 2월 6일 까지 “3주 더”

- 사적 모임 인원 6명까지 허용 -

주요내용

n 충청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역

강화 조치 중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2022년 

1월 17일(월)부터 3주간 연장‧시행

-최근, 전국 확진자 수는 12월 4주차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환자 수는 700명

대로 감소하였으며,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0%를 넘으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단계 진입

-그러나, 높은 전파력과 재감염율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으로 우세종화하면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늘어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

-이에, 정부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이, 소상공인ˑ자영업계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적 모임 인원은 일부 완화하되 나머지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여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포함한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 1. 20.(목) ~2. 2.(수) (2주간)

 ▪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자와 동반 이용 불가

 ▪ (유흥시설) 21시까지 운영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 (그 외 시설*) 22시까지 운영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행사·집회) 접종완료 관계없이 50인미만, 접종완료자로만 300인미만

※ 300인 이상(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관계부처 승인(향후 2주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영화관‧공연장) 상영‧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 

 ▪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수용인원 70%

 ▪ (백화점‧대형마트) 3,000㎡이상 시설 방역패스 적용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 (당초) ’22.2.1. → (조정) 3.1. 

※ 계도기간 ’22.3.1. ~ 3.31.

주관기관

충북도청

문의

충북도청 사회재난과

☎ 043-220-2413

일자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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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해위험지구 14곳 정비

주요내용

n 음성군은 2024년까지 1천114억 원을 들여 재해위험지구 14곳 정비 실시

-군에 따르면 이들 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개 지구 286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개 지구 766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6개 지구 57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개 지구 5억 원 등으로 구성

n 2019년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모래내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그동안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발생하던 삼성면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

n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비해 제방 정비, 

교량 가설, 배수펌프장·분기수로 설치 등을 진행

-음성읍 신천지구와 금왕읍 무극지구는 장마철 이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맹동면 쌍정

지구와 음성읍 음성지구는 올해 안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

-음성읍 목골지구는 연내 보상과 착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금왕 도청지구는 2023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이며,

-장구실·상곡·용대·후평저수지 정비사업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댓골·지부내

저수지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정비

-금왕읍 용계리 군도 11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오는 11월 준공할 계획

n 군은 재해예방사업 14개 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국장을 단장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꾸려 운영

지자체

음성군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

m/news/article.html?no=6

99091

일자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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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 본격 추진

주요내용

n 충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한파 등 자연재난을 대비해 오는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본격 추진

-시는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피해 최소화 등 겨울철 인명·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

-우선 한파특보 발효 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한파 대응 관계부서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취약시설 및 취약구간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보호 실시

-특히 안전총괄과장을 단장으로 총괄 상황팀, 건강관리지원팀, 시설관리팀 등 3개 팀을 구성해 종합

상황관리, 취약계층 보호 대책, 농·축산물 피해 예방·복구, 상·하수도 피해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

-아울러 한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민 지원과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시는 한파에 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겨울철 한파 쉼터 468개를 

지정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

충북도, 산불재난 대응 공중진화 능력 향상!
- 대형 임차헬기 등 3대 전진 배치 -

주요내용

n 충북도는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전진배치해 공중진화 역량 강화

-이번에 배치되는 산불진화용 헬기는 담수량 5,000리터급 대형 1대와 1,200리터급 중형 

2대로 충주, 제천, 보은 등 권역별로 계류장을 마련했으며, 기상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지휘

체계를 확립할 계획

-’19년 산불진화용 중형 임차헬기 1대를 도입한 이후 ’20년 2대, ’21년 3대를 운영했고, 올해는 

대형급(카모프 5,000리터)을 포함해 3대를 운영함으로써 진화역량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산불재난 대응력의 향상은 산불발생 초기단계에 진화헬기의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담수량 5,000리터(25드럼)은 1,200리터(6드럼)의 4배이상 효과 / 카모프는 산림청 주력 기종

-또한, 산불규모의 대형화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물론 산림청 대형헬기와 함께 입체적

이고 집중적인 진화대책추진으로 지역의 안전도를 높여갈 전망

-앞으로 산불진화용 헬기는 진화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나 암석지, 급경사와 같은 

험준한 지역의 산불진화에 30분이내 투입

-선제적으로 대형 불머리를 초기에 진압하고 지상의 진화인력은 방화선구축과 잔불을 진화하는 

입체적인 산불재난 대응으로 효과적인 진화대책 가능

지자체

충주시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

m/news/article.html?no=6

99226

일자

2022. 1. 18.

주관기관

충북도청

문의

충북도청 산림녹지과

☎ 043-220-3372

일자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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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국민생활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 소각, 음식물류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규정 강화 - 

주요내용

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각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부터 본격적

으로 검사기관에 적용

  * 소각(382개), 매립(301개), 음식물류폐기물(320개), 멸균분쇄(2개), 시멘트소성로(28개), 소각열회수
(47개)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9호,’21.12.15)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

  * 검사기관(9개)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
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로공
업협동조합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 권한 위임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한 자료에 국한하던 것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의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대기오염배출 및 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

-주요 민원 대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악취방지법(2021년 1월 5일 시행)‘ 상 배출허용기준(배출구 및 부지

경계선 등에서 복합악취)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

-매립장의 경우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안전

해석 실시) 강화

-이밖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검사할 때는 시설의 온도,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관리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부터 9개 검사기관 및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

업무에 대한 법정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

 * 국립환경과학원(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 검사기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신청)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은 측정업무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조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

주관부처

환경부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 032-560-7524

일자

2022. 1. 3.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재난안전Brief 2022. 01. vol.69 / 21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화학사고 예방

- 중소기업 2백70여 곳 지원 예상, 시설개선 비용 70% 국고지원 -

주요내용

n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

-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누출감지기, 방류벽)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시설 노후도 및 영세성 등을 고려(신청 시 제출된 자료 및 현장 확인)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사업장 1곳당 평균 2,700만 원이 지원될 경우 270여 개 곳의 사업장 지원 예상

-이번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사전에 배포한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1월 18일까지 안내에 따라 제출

 * 수요조사서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서도 다운로드 가능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을 이달 말에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

-이번 사업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www.safechem.or.kr/)

주관부처

환경부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3

일자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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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서울·인천·경기·세종·충북·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환경부 차관,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감시활동 점검-

주요내용

n 환경부는 1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

-해당 지역은 1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월 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 충족

-월 10일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n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

구 분 지역 대 상 발 전 기
석탄발전 

감축량(MW)

가동정지
인천 영흥 1

기 정지중
충남 당진 1ㆍ4, 보령 4

상한제약

인천 영흥 2ㆍ3ㆍ4ㆍ5ㆍ6 856

충남

당진 2ㆍ3ㆍ5ㆍ6ㆍ7ㆍ8ㆍ9ㆍ10
보령 3ㆍ5ㆍ6ㆍ7ㆍ8

태안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ㆍ10
신보령 1·2, 신서천 1

3,349

주관부처

환경부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044-201-6871

일자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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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 시행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

 *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1.9일)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금년 처음으로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

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

n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 강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10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 확인

-이번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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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조직 내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수립 -

주요내용

n 경찰청은 2020년 8월 수립·시행했던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상향 조정하여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 종합대책 중 제·개정 등으로 추진이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을 상향 조정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2020~2021년 추진으로 

기틀을 갖춘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지속해서 지켜보고, 

현장 의견수렴창구 개설,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등 예방 ‧ 보호체계 구축 중심의 신규과제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

n 2020년 처음 발표한 종합대책이 관리자 책임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2년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 예방의 기초가 

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방침

-첫 번째로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조직 내 모든 차별을 뛰어넘은 

세대‧성별 통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

-또한, 신임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향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의 방향키가 되는 만큼 

엠제트(MZ)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표준교육안 개발과 전담 교수요원의 성평등 역량 제고 

등 신임경찰관 대상 성평등 교육의 품질을 상향 조정할 예정

-두 번째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처벌 기조와 관리자 책임성 강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확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마지막으로 사건종결 이후에도 피해자 심리상담을 지속 지원하고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추적 감시하는 등 피해자 권리보장 체계를 강화할 예정

-이번 종합대책은 소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이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보고를 거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한 최종안으로 완성되었으며,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

주관부처

경찰청

문의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02-3150-0715

일자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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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주요내용

n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교통사고 사망자 5,229 5,392 5,092 4,762 4,621 4,292 4,185 3,781 3,349 3,081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044 2,027 1,982 1,910 1,795 1,714 1,675 1,487 1,302 1,093

보행자 사망자 비율 39.1% 37.6% 38.9% 40.1% 38.8% 39.9% 40.0% 39.3% 38.9% 35.5%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2011~2020년 사고시 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n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규정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 통행 가능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

 *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충북 청주시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4-205-4219

일자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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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 <도입 후>

※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후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친화적인 도로  
   포장이 설치되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음.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

Ÿ 보행환경 안전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Ÿ 보행환경 편리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Ÿ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55 → (사업 후) 평균 8.17

    ※ 만족도는 10점을 척도로 측정됨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6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

출처 :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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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1.11) -

주요내용

n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n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

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

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n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

n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 (제27조제1항)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 (제27조제7항)

n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2조제13의2호)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주관부처

경찰청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151

일자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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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 

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 개선

n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제160조제3항)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

-이에,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

현행 개정안(추가)

① 신호·지시위반  
② 보도통행

③ 중앙선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통행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과태료 위반 항목>

출처 : 경남일보(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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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 전문가정위탁사업 국가 지원 실시, 아동 보호 시 월 100만원 지원 -

주요내용

n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 실시

 ※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이하 ‘전문위탁부모’)가 보호대상
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

 * 7개 지자체에서 34명의 아동 보호(2021.3월 기준)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하여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순으로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결정

n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 모집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 필요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100만 원) 지원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41

일자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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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확대 운영

주요내용

n 고용노동부는 1.13.(수)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수습과정

에서 실종자 1명이 확인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1.11. 설치)를 확대‧

운영 실시

-먼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고수습 상황을 공유하여 부처 간 

협업 사항 점검

-어제(1.13.)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실종자 

수색‧구조, 사고 원인조사 및 수사,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상황과 협업 사항 점검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경찰청‧소방청 담당자 참석

-지역단위에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부처 사고수습지원단(단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구성했으며, 오늘(1.14.) 광주시장 주재 사고수습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크레인 설치·해체 등 구조방안 논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행안부‧국토부 담당자 참석

-앞으로도 신속한 실종자 수색 및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출처 : 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1500175&wlog_tag3=naver)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8

일자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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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 ‘21년 3,346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356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기관에 제공 -

주요내용

n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

  * 고지되는 신상정보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를 고지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

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 변경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재발송

<카카오톡·네이버앱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화면 예시>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

-2021년 여성가족부는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

-또한, 성범죄자 사진 현행화(업데이트)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알림이(e)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 높임

-신상정보 고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형성(84.5%)’ 및 

‘성범죄자 거주지 접근 주의(87.7%)’ 등 고지 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6

일자

2022. 1. 1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32 /  /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 앱과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

 * 성범죄자알림이(e) 누리집 :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알림이(e)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에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찾기’, ‘공개·고지

정보의 정정청구’, ‘고지서 확인하기(정보통신망 고지)’,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지도)보기‘ 등의 

서비스 제공

① 내 주변(2km) 이내 거주 
성범죄자 조회 화면

② 현재 위치(GPS정보)의 주소를 
보여줌 혹은, 위치(주소) 변경도 가능

③ 해당 위치(주소) 반경 2km 
이내 거주 성범죄자 현황 확인 

<성범죄자알림이(e) - 내 주변 성범죄자 찾기> 

① 성범죄자알림e 정보통신망고지 신청(이름, 
주민번호, 주소 입력)

② 성범죄자알림e 정보통신망고지 신청(이름, 
주민번호, 주소 입력)

③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조회 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원인 경우, 해당 행정동의 

성범죄자 현황 표시

④ 우편·모바일고지와 동일한 고지정보서 열람

<성범죄자알림이(e) - 정보통신망고지 열람하기> 

http://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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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명절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

- 설 명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시행(2.2까지) -

주요내용

n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다중이용선박·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경계 

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 오염 사고 예방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

-해양경찰청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실태 및 안전장비·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 할 예정

-경비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

-귀성·귀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

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도 강화

-또한, 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도 실시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 일평균 바다 이용객은 평일대비 다소 증가(도선 19%, 여객선 

25%, 유선 32%, 낚시어선 9%)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 스스로 방역수칙과 해양 안전수칙 준수

주관부처

해양경찰청

문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 032-835-2139

일자

2022. 1. 1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34 /  /

고령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라!

- 고용노동부, ‘임업’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

주요내용

n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작업을 수반하는 ｢임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 실시

-임업 작업은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특성으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데, 작업자의 기능과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음

-최근 5년간(2017~2021년) 임업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자 67명 중 50대 

이상이 58명(86%)이며, 60대 이상자도 40%(29명)가 넘는 것으로 확인

-특히, 작년(2021년)에는 70대 재해자도 3명이나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16명), 경남

(10명) 지역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

연령 계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계 67 13 10 16 16 12

40~49세 9 1 - 3 4 1

50~59세 29 4 7 6 7 5

60~69세 22 7 1 6 5 3

70~79세 7 1 2 1 - 3

<연령별 사고사망 현황(단위: 명)>

지역 계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계 67 13 10 16 16 12

강원 16 3 2 3 5 3

경남 10 1 1 4 2 2

충북 8 2 0 4 2 0

경북 8 2 2 1 1 2

기타시도 25 5 5 4 6 5

<지역별 사고사망 현황(단위: 명)>

n 이번 ’임업‘ 업종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임업 작업 시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 제시

 *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등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예를 들어 임업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톱, 원목집게(우드그랩), 삭도집재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과 벌목 시 수목·지형·풍속을 고려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고 충분한 

수구** 및 노치각(수구 상·하면의 각)을 만들어 완전히 쓰러지도록 절단할 것도 함께 강조

 * 장거리에서 생산된 원목을 공중으로 띄워 상·하향으로 집재하는 장비(타워야더)

 ** 수구(受⼝, face cut) :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확실히 하고 목재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7

일자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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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곤충과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건 관련 점검 사항도 상세하게 포함

구분 기계·기구명 주요 점검항목

위험
기계
기구

기계톱
기계톱의 시동 장소는 연료를 취급한 위치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떨어진 위치를 선택한다.

우드그랩
(원목집게)

장착 굴착기

굴착기, 미니포워드 붐대와 원목 길이의 2배 이상 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위험
작업

벌목작업
벌목작업 시 인접 수목·지형·풍속 등을 고려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고 충분한 수구 및 노치각을 만들어 목재의 쪼개짐이 없이 
완전히 쓰러지도록 절단한다.

보건

방제약제 등 화
학물질 사용

방제약제, 기계톱 연료 등 화학물질의 오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공간 내 별도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사용하고 있다.

곤충 및 동물매
개 감염

휴식 중 사용할 수 있는 돗자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임업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예시)>

-임업의 경우 고령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안전기준들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벌도목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65%(44건)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자율점검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

-또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강원(16명)과 경남(10명) 등 해당 자치단체 주의 강조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공지사항

[재해개요]
벌목작업 중 산 아래 방향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벌목하는 것을 보고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근로자가 없는 곳으로 
의도하여 벌목하였으나 벌도목이 그대로 
산아래 방향으로 넘어가 동료 근로자가 
맞아 사망

[발생원인]
▸위험지역 내에서 동료 근로자가 작업 실시
▸수구각 따기를 실시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감

[예방대책]  
▸ 벌목하려는 나무의 높이 2배 이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
▸ 흉고 직경 20cm 이상의 나무는 반드시 수구각 따기를 실시하여 의도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작업

<임업 작업 주요사고 사례-벌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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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으로 감시·단속

- 산업단지 및 상수원 등 중점 감시,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 -

주요내용

n 환경부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 추진

-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 참여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속 실시

n 감시·단속은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 2단계로 추진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 실시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 7,4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하고,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 실시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

주관부처

환경부

문의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044-201-6166

일자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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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대형공사장 화재 예방 지도하는 안전지킴이 배치

주요내용

n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 

등에 오는 4월까지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 제도 운용

-지난 2020년 4월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역시 산소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사고 발생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형 공사장 등에서 계속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 시급

n 안전지킴이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 또는 안전지킴이 배치 희망 공사장에 2인 

1조로 배치돼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을 지도

-우레탄폼과 바닥 에폭시 작업과 같은 가연성가스 동시 작업 감시 등 각종 화재 예방 

활동도 진행할 예정

-소방안전 지식을 갖춘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펼치면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공사장 관계인들도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 당부

지자체

경기도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

?id=NISX20220102_00017

09918&cID=10803&pID=1

4000

일자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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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도’ 운영

주요내용

n 경기 과천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근린

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신고는 소방서 홈페이지 내부 비상구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 

전화, 소방서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안에 신고해야 효력 발생

영주시 “안전위해 빈집정비 최대 150만원 지원”

주요내용

n 경북 영주시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 

지원사업 실시

-시에 따르면 고령화와 지방 쇠퇴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들이 

우범지역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저해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지난해 빈집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00가구의 빈집 확인

-이를 바탕으로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모든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시 세대당 120~15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결정

-사업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고,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별도 신청

-빈집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구비서류를 갖춰 10일부터 26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요망

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

kr/news/articleView.html?

idxno=105597

일자

2022. 1. 4.

지자체

경상북도 영주시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

kr/news/articleView.html?

idxno=105738

일자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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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대형 창고 공사장 긴급 소방안전점검

주요내용

n 부산소방본부는 최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 공사중인 대형 

창고시설 7곳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 13일까지 진행

-물류창고는 용도의 특성상 높은 층고, 넓은 바닥면적, 다량의 가연재, 방화구획 완화로 수평, 

수직으로 화재확산이 매우 빠름

-긴급점검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연면적 1500㎡ 이상, 층수가 6층 이상인 

대형 창고 신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점 점검사항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장소 화재감시자 

배치, 무허가위험물 사용여부 등을 확인

-화재위험 작업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간이소화장치의 소방용수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등 현지 시정조치와 소방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소방시설을 철거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컨설팅도 병행

전남 영광군, 관내 모든 경로당에 낙상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주요내용

n 영광군은 노인 사고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연 83만여 명) 

낙상,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등록경로당에 ‘안전손잡이’ 설치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에도 고관절·요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어르신의 절반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있어 노인복지 시설 내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

-이에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경로당 이용 빈도가 높은 ‘영광읍 우산여자

경로당 등 52개소’를 추천받아 안전손잡이를 설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 설치 

완료하고 경로당의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5월 말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은 경로당 한 개소 당 안전손잡이 3∼4개 설치를 기준으로, 

‘현관, 화장실 및 다용도실 출입구 등’ 바닥에 단 차이(턱)가 존재하여 어르신들이 한쪽 

발을 딛고, 걸음을 옮겨야 하는 곳에 설치

-특히 이번에 설치한 안전손잡이는 몸체 표면이 실리콘으로 물 묻은 손으로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기존 알루미늄 재질에 비해 겨울철에도 차갑지 않은 것이 장점이며, 손잡이 자체가 야광

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제작

지자체

부산광역시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

kr/news/articleView.html?

idxno=105985

일자

2022. 1. 14.

지자체

전라남도 영광군

출처

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

m/lpage/society/202201/

dh2022011814175814851

0.htm?s_ref=nv

일자

2022. 1. 1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40 /  /

서울시, 설 연휴 대비 가스시설 1681곳 안전점검

주요내용

n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한 명절나기를 위해 이달 2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 1681개소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월 중 가스안전조치 출동은 

총 292건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42건, 2020년 93건, 지난해 1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n 시 소방재난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582개소에 

대해 소방서·구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합동점검을 통해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연성 

물질 등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

-또 LPG·CNG충전소 108개소,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989개소 등 가스공급시설 1099개소는 

시설 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통해 한파 등에 대비한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설 명절 기간 고향방문 등 장기 외출이 예상되는 만큼 전광판·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가스 잠그기 등 가스시설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나갈 계획

“자연재난 미리 대비해요” 군위군,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주요내용

n 군위군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부터 사유재산을 보호해 군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군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누구나 가능

하며, 주택의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여야 하며 온실의 경우에는 농·임업용으로 

실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은 398건이며 자연재난 특보 발령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위군 안전관리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라며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에서도 확인 가능

지자체

서울특별시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

?id=NISX20220117_00017

27531&cID=10201&pID=1

0200

일자

2022. 1. 18.

지자체

경상북도 군위군

출처

경북신문

http://www.kbsm.net/def

ault/index_view_page.php

?idx=336599&part_idx=32

0

일자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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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 사고 예방’ 나주시, 바닥 신호등 설치 ‘눈길’

주요내용

n 전남 나주시는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걷는 일명 '스몸비족*'의 보행 안전을 위한 

바닥 신호등 설치

*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스마트폰에만 몰두한 채 걷는 사람을 경계해 생겨난 신조어

-나주시는 빛가람동 빛누리유치원 등 시내 7개 횡단보도 대기선에 신호등 체계에 따라 보행

신호가 점등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완료

-나주시가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횡단보도'는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의 '스몸비' 

현상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률이 급증함에 따라 고안된 신호안전체계로서, 횡단보도 대기선, 

인도 경계 바닥에 발광다이오드(LED)로 빨강, 녹색 보행신호를 점등해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지키도록 하는 방식

-특히 야간시간대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보행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전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률이 높아 나주경찰서와 

사고위험지점 조사를 통해 바닥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신호 

인지력 향상에 따른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

지자체

전라남도 나주시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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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AI·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주요내용

n 충남 금산군은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총 6억87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AI 예방 난좌(卵座) 지원, 축산농가 울타리 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등을 추진

-군은 2월 4일까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공모분야에 관련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요망

-군은 이 외에도 농가에서 자체 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축종별 협회, 공수의사 및 읍면을 

통해 예방약품·소독약품을 연중 배포할 예정이며, 공동방제단, 거점소독장소, 종오리, 원종계 

농장 통제초소 등도 운영할 방침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농업정책실 가축방역팀 또는 읍·면 

산업팀에 문의 요망

제주, CCTV안전망 확대...'골목길 안전까지 책임진다'

주요내용

n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체감도 향상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올해 69억 원을 투입하고 CCTV 안전망 확대와 기능 강화

-제주도는 핵심사업으로 스마트관제시스템 기능 확대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제 효율을 높일 계획

-관제센터에서는 사람․차량을 인식해 선별 표출하는 스마트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골목길 통과 차량번호 등을 자동 인식하는 기능 추가

-또한 생활안전사각지대에 40억 원을 투입해 우범지역, 안전 취약지역 등 150개소에 675대의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에 대응할 계획

-읍․면․동과 제주경찰청에서 신청한 CCTV 설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범죄 평가, 유동

인구, 상가업소 정보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입지 분석을 통해 우선 설치지역 150개소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

-그 외, 관제센터 내 개인영상유출 사고 방지와 운영 장비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6억 원, 긴급 상황 발생시 119 및 112, 재난상황실에 CCTV영상 제공 확대를 위한 사업에 

1억 원, CCTV 비상벨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안내판 설치사업에 3억 원, 노후 

CCTV 보강 구축에 9억 원을 투입해 관제센터 운영 안정성과 긴급 상황 대비 기능 강화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정차 단속‧ 클린하우스 CCTV를 관제

센터와 연계해 범죄예방 목적으로 실시간 관제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보급된 GPS 탑재 스마트슈즈도 관제시스템과 연동해 실종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

지자체

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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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 추진

주요내용

n 서귀포시는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시민 6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추진

-이번 교육은 지진 등 각종 자연 재난 발생 시 대응요령, 실종·유괴방지, 성폭력 안전 등 가정·

아동 범죄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하며 심폐소생술, 구조구급법 등 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

-서귀포시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 중점적인 교육을 추진해 전 시민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

-특히, 코로나19로 출입이 어려웠던 경로당·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다문화가정·해녀·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교육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를 강화해 교육대상자를 확대할 계획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비대면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 시민들이 손쉽게 안전사고 대처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시 공식 

SNS 등을 통해 게재할 계획

"재난정보 도민과 공유" 경남소방 스마트119 구축 완료

주요내용

n 경상남도소방본부는 도민과 재난정보를 공유·활용하는 '스마트119' 구축 완료

- '스마트119' 서비스는 지난 2020년에 운영하던 119 출동 안내와 협업대응, 재난영상공유 

서비스를 URL 형식의 현장정보통합공유 플래폼에 구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에 

도민 및 대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 필요한 연관 정보를 자동검색·제공하는 '지능형 

현장정보지원서비스' 추가

-현장정보통합공유 플랫폼에는 지도, 영상, 채팅 등 기능이 탑재되었으며, 상황실에서 신고자

에게 전송하는 URL 주소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운영

-도민은 이를 통해 정확한 신고 위치를 재설정하고 재난영상을 상황실에 제공하여 현재 상황에 

적합한 소방력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황실은 재난영상을 출동대와 공유하여 소방력의 확대 

운영 등 전략수립에 활용 가능

-이 외 신고와 동시에 신고 위치 주변의 병원, 대피소, 인근 민간협업 대상자(의용소방대 등) 

정보와 신고자의 신고이력(주요 병력 등)이 상황실 및 출동대원에게 자동으로 검색 및 제공

되어 긴급대응의 효율성 강화

-또한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민간 협업자(의용소방대, 생명지킴이, 안전관리자 등)에게 모바일 

지도에 기반한 상황 전파 및 협업 요청으로 119 도착 전 협업중심의 안전망 구성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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